
탄소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절실
거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… 에너지정책 재정비도 필수

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해 해당기업의 탄소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재정

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김효선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12월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<자발적 배출권 거래 운영결과

분석> 워크숍에서 “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이성적 거래를 하기 위한 학습훈련이 필요

하다”며 “거래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”고 지적했다.

또 “기업의 자가 감축비용 및 기회비용에 기반을 둔 탄소리스크 관리체계 구축도 절실하다”고 강조했다.

정부 역할과 관련해서는 “발전부문의 비대칭적 규제에 따른 감축비용 왜곡이 배출권 시장은 물론 에너지 및

산업 전체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”며 “에너지 수급계획 및 정책의 재정비가 시급하다”고 말했다.

이와 함께 다양한 거래방식에 대한 모의실험을 계속하고 가격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는 경매시스템을 개발

해야 한다고 제안했다.

한편, 전력거래소는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발전부문 11사 등 28사가 참여해 2단계 배출권 모의거래를 4

차례 실시한 결과, 총 1조4954억원(거래량 6600만tCO2)의 현물과 91억원(40만tCO2)의 선물 배출권이 거래됐다

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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